
보도 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1.23.(금) 14시

재외동포청 관련 보도 내용 중 사실과 
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<사실은 이렇습니다.>

  1. 여론 조사(설문조사)을 통해 국가 기관 존치를 결정한다?

    우리 청이 지난 20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공개질의서 중 “2. 여전히 재

외동포들이 송도 청사를 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천시와 우리 청이 함께 

공정한 방법으로 동포들 의견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?”라는 

질의는 유정복 시장이 1월 12일 SNS에 게재한 글 중 “재외동포청이 

인천 송도에 자리함으로써 동포분들은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재외

동포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”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, 동

포들 의견을 조사해 유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동포들이 효율적이라고 

생각하는지 파악한 후 그 결과를 수긍하겠느냐는 의미이지 여론 조사 

결과로 청사 이전을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.

  2. “동포청 신설 당시 서울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?”

    유 시장은 지난 20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“처음 재외동포청이 신설

될 당시에도 ‘균형발전’ 차원에서 서울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는데...”

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 보도 하였습니다.

    그러나 당시 재외동포청의 입지 선정 과정 회의록 등 자료를 보면 외교부, 

여의도연구원 등 세 곳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을 두고 

여론 조사를 했고, 70% 이상이 서울을 선호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

고려에 의해 청사 부지가 인천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따라서 서울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발언을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

다릅니다.



  3. 검토 이전 보류는 시간 벌기다?

    ‘이전 검토 보류’는 인천시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할 수 있게 함이 목적

이며, 시간 벌기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.

    현 청사 계약기간이 6월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1분기 내에는 검토를 완

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 끝.

담당 부서
재외동포청 책임자 대변인 박병규 (032-585-31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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